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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
결정된 바 없습니다. 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, 8.19) >

◈ 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.. ‘전기차 포비아’ 대책 추진

<보도 주요내용>

   8.19.(월) 한국경제는 「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.. ‘전기차 

포비아’ 대책 추진」에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

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, BMS 연구개발 지원 등을 논의

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 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 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 BMS 기술은 

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

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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